
 정부가 일방통행식 노동정책이 노사정 대화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제(17일)개최된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가 결국 대화의 기본적인 신뢰조차도 보이지 않은 정

부의 안하무인식 대화태도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방만경영'의 덫을 씌워 소위 '정상화 대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해왔다. 

헌법과 관련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방만경영 8대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왜곡 호도하면서 단

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강제로 개정토록 압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과 직원들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대책 이행점검 중간평가에서 정부는 연일 새로운 단체협약 개악안을 

추가하여 노사합의를 강요하면서 근로기준법조차도 무시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기재부에서 발

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각 기관과 기재부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기관별로 이행과제가 이미 확

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편향의 노무사 등을 앞세운 평가단을 통해, 기관별로 10여개씩 추가적인 노

동조건 후퇴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 하고자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대승적 태

도를 유지해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대한 조직적 결단이 있

었기 때문이며, 정부 또한 산적한 노사관계를 사회적 대화로서 풀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다.

 때문에 대화의 시작은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현안부터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 비로소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사관계 현안을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개최된 공발위에서 정부측은 공공부문 최대현안인 '정상화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

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중간평가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악안에 대해서도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렸다.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공공부문 현안조차도 일체의 타협을 불허한다면,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더 큰 노사 현안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대화로 풀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노사

정대화의 장을 오로지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와 굴복으로 악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사정대화의 장을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규

탄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권을 축소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행태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노력이 전

제되지 않는 한 노사정간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기로 입장을 발표했으며, 특히,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19

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현안에 대한 논의없이는 일체

의 노정 대화도 불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한다.

성 명 서

2014년 9월 18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 공기업정책연대


